
2023·05·24	 www.eAnSe.com  1514  안세재경저널·공인회계사조세저널 (구독신청·세무상담 829-7575)	 2023·05·24

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의 계

도기간을 이달 말에서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

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로 연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는 1

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

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

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

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

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

가 새 정부 출범 후 1년 더 연장했다. 내달부터 신고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한번 더 미뤄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과태료와 상관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지금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해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공사하면서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

정벌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거래처 믿을 만 하나?…
세금포인트로 신용조사 하세요

  수출 중소기업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해외 거래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신용조사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가 6월 1일부로 개시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

인호)는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액 10만원 당 1점씩 부여하는 일종

의 마일리지다.

  이날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

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

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

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

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

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

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15→20일 확대…
포괄 자료요구 원칙적 금지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

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및 현장조사 제한 등 세무조

사 절차를 대거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대상은 법인은 연매출 500억 미만, 100억 미만 개인사

업자의 경우로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더라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현장조사의 경우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

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가급적 전체 

세무조사 기간의 절반 이하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라도 

7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시범운영을 통해 향

후 전국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